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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7일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은 한국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원칙과 목표, 추진방향에 관한 큰 

그림을 제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발행하였다.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처음으로 『평화번영과 국가안보』라는 한국 최초의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한 

이후 2009년 이명박 정부, 2013년 박근혜 정부, 2017년 문재인 정부에 이은 한국의 다섯 번째 국가

안보전략서이다. 대외적으로 이번 국가안보전략서는 작년 12월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国家安全

保障戦略について)』이 공개된 이후 미국 정부가 즉각적 환영 입장을,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 것에 비하면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국내적으로는 “강대국 이익 우선전략

서”1 라는 비판과 “더 이상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2 는 극찬까지 그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렸다. 국

내 논쟁이 주로 북한과 일본에 대한 한국 외교 방향을 두고 진행되었고 한미일 협력 강화가 “북한 

도발에 대응”3 하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을 고려하면, 결국 여야가 극명한 온도차를 보인 문제의 

핵심은 2023 국가안보전략서에 담긴 대북정책  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고는 이번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서가 북한의 위협과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 특징을  존의 한국 전략서 및 미국·일본의 전략서와 비교하여 살피고, 이러한 

대북정책  조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어려움을 설명한다. 아울러, 국내 대북정책 논쟁의 흐름을 나선

(spiral)과 억지(deterrence) 모델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현재 경색된 한반도 문제를 돌파하  위해

서는 북한이 ‘현상변경세력(revisionist)’인지 ‘현상유지세력(status quo power)’인지를 구분하는 것

                                                             
1 고상민·정수연. 2023. “박광온 “尹정부 국가안보전략서는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서’“.” <연합뉴스> 6월 8일. 

https://www.yna.co.kr/view/AKR20230608053200001 (검색일: 2023.06.29). 

2 한예슬. 2023. “나경원 “文 종전선언 삭제 뭉클…尹정부 안보전략 완성됐다”.” <중앙일보> 6월 8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8410#home (검색일: 2023.06.29). 

3 국가안보실. 2023.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서울: 국가안보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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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넘어 북한 스스로 전략지향을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를 위해 현재의 억지(Deterrence)-단념(Dissuasion)-대화(Dialogue) 3D의 대북정책  조에 ‘북한의 

대안 미래 및 발전(Development) 경로’를 추가하여 4D의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한

국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2023 국가안보전략의 핵심 조 

  

‘전략(strategy)’이라는 말의 어원은 그리스어 스트라테지아(strategia)로, 원래는 “군 지휘관의  술

(art of general)”을 의미하는 단어였다고 한다.4  전쟁의 본성에 대한 클라우제비츠의 이론이 전쟁의 

“목적(purpose)”과 “수단(means)”을 중심으로 정리되고 있는 것5 을 고려하면, 전략의 핵심도 달성하

고자 하는 목표와 그 수단을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국 최초의 국가안보전략서는 국가안보전략

의 개념을 “대내외 안보정세 속에서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  위해 국가의 가용자원과 ‘수단’을 동

원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상”6 이라고 정의하였고, 다른 나라들 또한 국가안보전략서를 해당 국

가가 직면한 도전과제와 그 대응 과정에서 주요 국익을 담보하  위한 수단을 체계적으로  술하는 

방식으로 정리한다. 

 2022년 10월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는 미국이 직

면한 도전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립 속 인권, 자유, 법치 등 “규칙에  반한 국제체제(rules-

based international system)”를 수호하는 것’과 ‘ 후변화, 식량안보, 보건·테러·에너지 위  등 초

국경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1) 미국 권력의 토대가 되는 

자원 및 수단에 대한 투자, (2) 가장 강력한 형태의 국가연대 구축, 그리고 (3)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

할 수 있는 군사력의 현대화를 제시한다. 정책 대응의 우선순위로는 중국을 압도하고 러시아를 견제

하는 것 두 가지를 꼽고 있고, 이어서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역량 강화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

로그램이 제 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을 언급한다.7 

                                                             
4 Harper, Douglas. “strategy.” Etymology. https://www.etymonline.com/search?q=harper (검색일: 2023.06.29). 

5 Clausewitz, Carl von. 1989. On War.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6 국가안전보장회의. 2004.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 : 평화와 번영과 국가안보』. 서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23. 

7 The White House. 2023. “Remarks by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 on Renewing American Economic 

https://www.etymonline.com/search?q=har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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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에 발표된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国家安全保障戦略)은 ‘일본의 주권·독립·영

토완정·국민안전,’ ‘일본의 번영과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국제환경 조성,’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인권·

법치 등의 보편가치 수호’를 일본의 3대 국익으로 규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  위해 (1) 일본 국방

력 강화 및 개혁, (2) 보편가치를 수호하  위한 국제협력과 리더십 발휘, (3) 방어위주 교리와 비핵원

칙 견지, (4) 일미 확장억지 강화, 그리고 (5) 동류국가(like-minded countries)와의 다자협력을 통한 

공존·공영을 제시한다. 일본은 중국의 전략적 불투명성과 군사력 강화,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 , 러

시아의 이웃국가에 대한 군사행동과 중국과의 연대 순으로 위협의 우선순위를 밝힌다.8 

 한국  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도 대동소이한 구조로 되어 있다. 표현과 우선순위의 차이

는 있지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전략서에서 핵심국익은 국민안전과 영토주권 수

호, 한반도 평화 번영, 동북아 공동번영이, 이를 달성하  위한 수단 혹은 과제로 한미동맹, 국제협

력, 선진안보체계 구축 등이 제시된다.9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북핵문제 해결, 동북아 및 세

계의 평화 번영, 국민안전을 목표로 하고, 이를 달성하  위한 수단으로 “한미동맹  반 위에 우리 

주도의 방위역량 강화,” “국민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위 관리체계 

강화” 등을 제시한다.10  

이번에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도 ‘주권·영토·국민안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

일미래 준비,’ ‘동아시아번영  틀 마련과 글로벌 역할 확대’를 국가안보의 핵심 목표로 상정하고 있어, 

외교 공간이 동북아에서 글로벌로 확장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존의 전략서와 국익을 정의하는 방

식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자주국방이나 전작권 전환 등을 강조하지는 않지만, 국방혁신과 첨단 술  

반의 강군 건설과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 강화한다는  조도  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서와 그 맥을 같이 한다. 국익을 위협하는 요소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

                                                             

Leadership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April 27. https://www.whitehouse.gov/wp-

content/uploads/2022/10/Biden-Harris-Administrations-National-Security-Strategy-10.2022.pdf (검색일: 

2023.06.29).   

8 Prime Minister’s Office. 2022. “National Security Strategy(NSS).” 

https://www.cas.go.jp/jp/siryou/221216anzenhoshou/nss-e.pdf, 4-11. (검색일: 2023.06.29). 

9 전봉근. 2017. “국가안보전략의 국익 개념과 체계.”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15, 2-6. 

10 국가안보실. 2018.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서울: 국가안보실, 35-109.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10/Biden-Harris-Administrations-National-Security-Strategy-10.2022.pdf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10/Biden-Harris-Administrations-National-Security-Strategy-10.2022.pdf
https://www.cas.go.jp/jp/siryou/221216anzenhoshou/nss-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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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 미중간의 경쟁 심화, 경제와 안보의 연계 심화, 감염병· 후변화·사이버해킹의 신안보 위협으로 

잡고 있어 우선순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의 위협인식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띤다.11  

일각에서는 북한을 향한 대화와 외교의 문을 닫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역사와 영토 문제와 관

련하여 일본에 대해 저자세를 보이고 한미일 안보협력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점을 들어 이번 국가

안보전략서에 대해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내었다.12  그러나 이번 전략서가 과거 정부의 ‘전방위 외

교,’ ‘포괄적 실리외교’와 유사하게 “실용외교”를 핵심 조로 하고 있고, 그렇다면 단편적이고 일률적

인 방식의 ‘수단’에만 국한된 전략을 제시하지 않 에 이러한 지적은 과도하다고 반박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핵심적인 이유는 이번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서가  존 정부의 전략서와 확연히 구별되는  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  때문이다. 바로 “가치외

교”와 “원칙과 상호주의”이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토대로 연대를 강화”한다는 원칙을 내세우  때

문에 ‘인권’과 ‘국제규범’의 문제가 중요하고,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일본과는 “안보협력 뿐만 

아니라, 경제, 공급망, 인적 교류를 포함한 사회문화 분야까지” 협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

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는 “국익과 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외교  조”와 “국제규범에  반”한 

“안정적 관리”가 강조된다.13  북한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는” 외교, “실용적 접근과 유연

함은 잃지 않되, 우리의 국격과 핵심가치를 지키는” 접근이 강조된다.14 

 

 

나선모델과 억지모델: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두 모델과 2023 국가안보전략서 

 

이처럼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2023 국가안보전략서의 대북정책 방향은  존의 접근법과 구체적으

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국가안보전략서를 발표하  시작한 이래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조는 크

게 두 가지 흐름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

번영’  조이고 다른 하나는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 내세운 ‘정의와 평화’와 ‘신뢰 프로세스’ 중심

의  조이다. 대북정책에 있어 국내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의 대립적 시각으로도 볼 수 있는 두 입

                                                             
11 국가안보실. 2023, Op cit., 8-25; 58-65. 

12 고상민·정수연, Op cit. 

13 국가안보실. 2023, Op cit., 13-14; 34; 38-39. 

14 Ibid., 71;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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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충돌은 “햇볕론”대 “제재론”으로 정리되 도 한다.15  이는 냉전  미국 정책커뮤니티 내 소련에 

대한 정책 방향을 두고 진행된 입장 대립과도 유사한 면이 있는데, 저비스(Robert Jervis)는 이를 억

지(Deterrence)와 나선(Spiral) 모델로 구분하여 설명한다.16 

 억지모델은 치킨게임(the game of Chicken)에  초를 둔 것으로, 이 모델은 온건하고 유화

적인 제스처는 자신의 핵심이익을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지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강력한 압박을 시도하게 만든다고 본다. 그 결과 한 번 양보하  시작하면 더 많은 양보

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전쟁을 불사하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줄 때만 더 

많은 양보를 강요받는 외교적 참사를 피할 수 있다. 치킨게임에서 승리하는 법은 끝까지 운전대를 

틀지 않는 것이  때문이다. 억지모델에 따르면 모든 이슈들은 긴밀하게 상호연결(interconnected)

되어 있 에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 양보하는 것도 상대방에게는 자국의 유약함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미국은 세계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소련의 도발에 대한 모두 단호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여 소련의  회주의적 팽창시도를 막아야 한다.  

나선모델은 갈등관계에 있는 쌍방이 억지모델을 동시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

한다. 1차대전 이전 영독간 해군 군비경쟁에서 보듯, 일방의 안보를 확실하게 보장하려는 시도는 상

대방의 안보를 저해한다. 이는 편협된 자 이익의 무한 추구가 결국 모두의 이익을 저해한다는 수인

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상황과 유사하다. 미국과 소련이 동시에 억지를 걸어 위협(threat)

과 징벌(punishment)을 교환하다 보면 공포가 의심과 불신을 낳고 더 심각한 안보 위 를 불러와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는 최악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이러한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 상황을 

극복하  위해 필요한 것은 내가 먼저 양보하고 상대방이 이에 화답(reciprocate)함으로써 위협 교

환의 악순환을 유화적 조치 교환의 선순환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두 모델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사실 두 이론의 ‘영역조건(scope 

condition)’에 달려있다. 즉, 억지모델은 상대방을  회만 있으면 현상을 변경하려고 하는 공세적 의

도를 가진 현상변경세력(revisionist)로 보고, 나선모델은 상대방이 현상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방

어적 의도를 가지고 자국의 안보를 보장받고 싶어 하는 현상유지세력(status quo power)이라는 전제

를 하고 있다. 모겐소(Hans Morgenthau)가 지적하듯 만약 이를 반대로 적용하여, 상대방이 현상변

                                                             
15 하영선·조동호. 2010. 『북한 2032: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2-23. 

16 Jervis, Robert. 2017.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New Edition.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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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력인데 나선모델에 입각한 정책을 펼치면 2차대전 이전 히틀러에 대한 영국의 유화정책과 같이 

큰 외교적 실패를 경험할 수 있고, 상대방이 현상유지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모델을 적용하면 1차

대전 이전 독일에 대한 영국의 견제정책이 결국 전쟁으로 귀결된 것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17  

따라서 저비스는 두 모델 가운데 어떤 모델을 적용하여 대소련 정책을 펼칠지의 문제는 소

련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고, 이때 소련이 미국의 의도에 대해 어떤 인

식을 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제언한다.18  그러나 모겐소는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

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능력에 비해 의도는 쉽게 바뀔 수 있어서 의도보다는 능력을  초로 

외교정책을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두 가지 견해를 북한 사례에 적용하면, 첫째,  본적으로

는 북한의 능력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는 전략이 필요하고, 둘째, 햇볕론이나 제재론 중 하나를 골라 

일관되게 추진하 보다는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략지향과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의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 모두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가치를 중심으로 한국의 외교지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원칙과 상호주의를 내세운 대북정

책을 제시하는 이번 2023 국가안보전략서가 겪게 될 어려움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예상해 볼 수 

있다.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이 자유·법치·인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가치지향에 따라 한국이 (1) 누구와 연대할 것인지, (2) 어떤 수단을 선택하여 해당 국가에 대

한 외교정책을 구성할 것인지 그 방향을 결정지을 때 이러한 ‘원칙’과 “실용적 접근과 유연함”을 동

시에 만족시키 는 결코 쉽지 않다.  

일례로 이번 국가안보전략서는 대북정책의 대원칙으로 ‘유연함’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구체

적인 정책수단을 살펴보면 압도적인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대량응징보복(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KMPR) 역량을 보

유하는 것, 전략사령부를 창설하여 신 술을 동원한 대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 정찰위성, 초

소형 위성체계,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 를 활용해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을 구비하는 것에 집중되

어 있다. 비핵화 협상의 3원칙도 ‘핵위협 억제(Deterrence),’ ‘핵개발 단념시키 (Dissuasion),’ ‘대화

(Dialogue)’의 3D를 내세우고 있지만, 억제와 단념을 위한 한국 정부의 자체 노력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방안에 대한 세부정책 수단은 상세히 제시된 것에 비해 어떤 방식으로 대화할 것인지에 대한 방

                                                             
17 Morgenthau, Hans Joachim, Kenneth W. Thompson, and W. David Clinton. 2005. Politics Among Nations. 7th 

ed. New York: McGraw-Hill Education. 

18 Jervis, Robert, Op cit., 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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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는다. 「담대한 구상」의 내용도 “먼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경우”의 전제 조건이 달려있다. 남북관계 정상화도 “북한의 무력도발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하에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하여 상호존중의 남북관계를 확

립”하는 것에서 출발한다.19  

주지하듯이 한국 정부의 이러한 대북정책  조에 대해 북한은 명시적으로 거부의 뜻을 밝히고 

있다. 북한 정부는 2022년 8월 19일 김여정 담화를 통해 “가장 역스러운 것은 우리더러 격에 맞지도 

않고 주제넘게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무슨 경제와 민생을 획 적으로 개

선할 수 있는 ‘과감하고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는 황당무계한 말을 줄줄 읽어댄 것”이라고 

맹비난하였고, 김정은 위원장은 2022년 9월 8일 제14  제7차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한미가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 행사력까지 포  또는 렬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때

든 붕괴시켜 버리자는 것”이라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대응하 보다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외세의 힘을 빌어 우리와 대결해 보려는 극악

한 전쟁각본, 대결각본”이고, 한국의 대응능력 강화가 “막대한 군사비를 탕진하여 더 많은 전쟁살인장비

들을 개발 및 구입함으로써 북침전쟁 준비를 하루빨리 다그치려는  도”라며 비난하였다.20 

 

 

정책제언: 억지-단념-대화-발전의 4D 모델 고민 

 

모겐소의 지적처럼 외교정책의  본 전략은 언제나 상대방의 능력에 대한 계산에서 출발해야 하고, 

북한의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전략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안전

하다. 따라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하여 한국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조치는 반드

시 필요하다. 특히 북한이 2022년 9월 9일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며 비핵국가에 대해서도, 그리고 

전쟁 초  “전쟁의 확대와 장 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  위해서도 핵무 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세적 교리를 법제화한 상황에서 이에 대해 대비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공세적 핵 전략 채택이 향후 50년, 100년 뒤의 북한 외교지향까지 결정짓는 불가

                                                             
19 국가안보실. 2023, Op cit., 68-74. 

20 윤형선. 2023. “북한, 윤석렬 정부 ‘안보전략서’ 전쟁계획문서라며 반발.” <남북경협뉴스> 6월 18일. 

https://www.snk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1135 (검색일: 2023.06.29). 

https://www.snk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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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인 조치라고 단정짓 는 어렵다. 재래식 전력상 열세에 있는 국가들이 핵에 의존한 안보전략을 

수립한 것은 비교적 일반적인 현상이며, 이는 냉전  미국이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유럽의 동맹국들

을 지키  위해서도 사용했던 전략이 도 하다.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는 북핵위협에 대한 한국의 정책이 북한의 대외인식과 전략

지향에 또다시 영향을 주는 고리(feedback loop)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한국의 대북정책

은 단순히 ‘나선이냐 억지냐?’ ‘햇볕이냐 제재냐?’ ‘대화냐 단념이냐?’의 문제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일

관되게 추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북한 스스로 자신의 전략지향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어

떤 자극을 주고 어떤 정보를 주입할 것인가?’의 문제이 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핵에 집착하는 것으로 활로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정권에게 명확하게 

보여주  위해 한미동맹의 대북 억지력 강화와 대북제재 효과성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및 

단념 조치 보강 노력은 꼭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와 함께 북한이 핵을 내려놓아도 정권과 체제의 안

정성이 담보될 수 있고, 북한 사회가 번영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노력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존의 연구들이 제시하는 “제재, 억제, 관여”의 복합전략에 북한의 

정보화와 “자구”가 포함된 4대 전략21 또는 ‘억지,’ ‘단념,’ ‘대화,’에 ‘발전’이 포함된 4D 모델의 「담대

한 구상」 2.022 대안모델에 주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4D 모델이 말하는 ‘발전’은 ‘북한의 대안 미래 및 발전경로’에 대한 구체적 그림

을 포함해야 한다. 북한이 먼저 핵을 포 하는 것으로 전략지향을 바꾸면 그제야 비로소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식의 조건부 접근보다는, 남과 북의 공동번영과 북한의 미래 생존 전

략에 대해 한국도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신호 발신(signaling)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세계와의 연대’뿐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들과도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정권 안전보장 조치에 대한 논의는 비슷한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개혁개방에 성공한 중국과 논의하고 이를 한중일 전략대화를 통해 구체화한 후 북미간의 대화를 매

개하는 방식의 노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리스크 경감(de-risking)’  조하에 재편되고 있

는 미중 글로벌 공급망 논의23 에 북한을 포함시키고, 미래 북한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할 수 

                                                             
21 하영선·손열 편. 2021. 『2022 신정부 외교정책 제언: 신정부의 공생 외교 재건축』.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65. 

22 전재성 편. 2023.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및 4년 과제 ①: 외교 안보 분야.” 『EAI 스페셜리포트 시리즈』 1, 17. 

23 The White House. 2023. “Remarks by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 on Renewing American 

Economic Leadership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April 27.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3/04/27/remarks-by-national-security-advisor-jake-sullivan-on-renewing-american-economic-leadership-at-the-brookings-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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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길을 다양한 트랙 2 또는 1.5트랙 국제회의에서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결국 북한 스스로 비

핵화의 길을 진정성 있게 모색하도록 유도하  위해서는 한국 또한 북한 정권의 붕괴가 아닌 한반도

의 공존번영을 진정성 있게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번 국가안보전략서에서 ‘뺄 것’은 

없지만, ‘더할 것’은 있는 셈이다. 

 

 

 

  

                                                             

room/speeches-remarks/2023/04/27/remarks-by-national-security-advisor-jake-sullivan-on-renewing-

american-economic-leadership-at-the-brookings-institution/. (검색일: 2023.06.29).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3/04/27/remarks-by-national-security-advisor-jake-sullivan-on-renewing-american-economic-leadership-at-the-brookings-institution/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3/04/27/remarks-by-national-security-advisor-jake-sullivan-on-renewing-american-economic-leadership-at-the-brookings-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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